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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 수준은 낮고 불안정 수준은 높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

에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안정을 향한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정치구조나 경제구조 변화로부터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해법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즉, 개인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부재를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향의 원칙으로 자유안정성 원리를 제시하

고자 한다. 고용이나 가족 등 기존 안정의 도구들이 그 효과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

서 안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국

가로부터의 조건 없는 안정부여는 삶의 주체성과 실질적 자유를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이어서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대안들과 새로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본소득이 왜 새로운 대안으로서 유효한지 그리고 어떻게 현

실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였다. 청년에게 자유안

정성을 제공하면서 청년의 행복과 복지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

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안정, 자유, 자유안정성, 기본소득, 정책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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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사회, 행복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서로에게 관용이 부

족한 사회로 고착되고 있다. 과거 치열한 경쟁과 삶의 불안정성이 현 경제성장의 원동

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Dewey(1991)가 논의하듯 자

본주의 사회에서 불안정을 초래한 조건들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세

계화와 탈산업화, 인구구조의 변동,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도래 등과 함께 양질의 일

자리가 축소되고 동시에 양극화되는 사회경제체제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와 불안정

을 구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에 구조적인 불안정 및 이를 생산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구

조의 개선이나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치제도 개선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대안들이지만, 구조개혁을 통

해 개인의 삶을 종국에 변화시킨다는 하향식(top-down) 접근을 취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을 하면서, 왜 기존

의 접근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대안적으로 위기의 해법을 개

인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율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찾고자 한다. 개인에

게 자유와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기

존 접근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

시되었던 자유안정성 개념을 도입하여(구교준 외, 2018a; 최영준, 2018), 어떻게 자

유안정성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반공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이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증가하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은 부동산, 장시

간 노동 혹은 안정된 가족에 의지하여서만 얻게 되는 결과로 인식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유안정성을 구현하고 보장하는 도구이자 새로운 분배체계로서 기본

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고용과 가족에 의해서가 아닌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게 

자유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유와 안정을 보장하는 도구로서 기본소득은 지속

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바 있다(Fitzpatrick, 1999). 

하지만, 보편성, 충분성, 무조건성을 충족하는 기본소득의 완전한 실현은 현실적으

로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기본소득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어떠한 과

정적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잠재

적 생산성이 가장 높지만, 행복과 복지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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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기본소득을 제공 실험을 통해서 자유안정성이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하는 중추

(kingpin)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한민국 문제의 길목에서1)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룩하였다.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

권교체에서 보여주듯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확립하였고, 1인당 GDP는 1988

년 5천달러에서 2018년 3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World Bank, 2019). 30년 전에 복지국가는 낯선 단어였다면, 현재 한국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는 아동수당과 무상보육을,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문화생활의 향상 역시 눈에 띈다. 

해외여행 한번이 어려웠던 나라에서 출국자 수가 2천만명이 넘는 국가로 변화하였

고2), K-pop, 드라마 등 문화상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발돋움하였다. 

30년 전 우리나라와는 너무도 멀리만 보였던 일본이 이제 여러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

이 되었고, 가구 중위소득의 경우 일본을 앞지르기도 하였다(OECD, 2016). 

중요한 질문은,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방식들이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도 유효할 것이냐이다. 21세기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공통적인 문제에 당

면해 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축, 노동시

장의 양극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같은 문제일지라도,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문제의 강도와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낮은 사회적 신뢰,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흔들릴 경우 직면할 수 있

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가능성, 높은 영세자영업자 비중과 이들의 낮은 생존능력, 일

가족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과 이로 인한 젠더 불평등,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지위

경쟁과 이를 위한 사교육 투자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여러 국제 행복 지표들에서 문제점

을 노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Better Life Index 2017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35개국 중 28등이다(OECD, 2017b). 이외에도 출산율이나 자살률 등 행복

이나 삶의 질에 대한 여러 지표에서 한국은 OECD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다. 

1) 본 장은 최영준, 윤성열(2017)의 발표문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5 (e-나라지

표, 한 개인이 여러 번 출국할 경우 중복으로 계산함, 2019년 3월 24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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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룩한 정치경제적 성과들이 개인의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은 경제적 생산성의 저하나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로 표출되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까지의 패러다임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미래에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우

리 사회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위에서 나열한 

문제점들은 일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이며 역사적 성격을 가

진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자. 발전국

가(developmental state)로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수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이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

소기업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 간의 생산성 및 임금 차이가 지속적으

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경제구조 아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화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내부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정규

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증가나 저임금일자리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

여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대기업 노동자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노민선, 2018).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

화 현상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심화시키며, 복지제도를 통한 공적이전이 낮

은 상황에서 개인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림 1> 한국의 경제-고용-복지의 메커니즘

(자료: 최영준, 윤성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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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 국제 비교 (500인 이상 대비) 
(단위: PPP 기준 US $, %)

구분
한국(2017) 미국(2015) 일본(2017) 프랑스(2015)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평균임금 비중

1~4인 1,990 32.6 3,731 78.8 2,697 65.7 3,083 58.8

5~9인 2,945 48.3 3,071 64.8 3,166 77.1 3,321 63.4

10~99인 3,490 57.2 3,450 72.8 3,438 83.8 3,625 69.2

100~499인 4,267 70.0 4,029 85.1 3,605 87.8 4,164 79.5

500인 이상 6,097 100.0 4,736 100.0 4,104 100.0 5,238 100.0

전체 3,302 54.2 4,200 88.7 3,616 88.1 3,811 72.8

 

자료: 노민선 (2018)

이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중화와 일자리 경쟁은 다음의 네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

킨다. 첫째, 숙련이 높으면서도 노동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젊은층을 기업들이 

선호하면서 ‘주된 일자리’, 즉 자신의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생애 주

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로 나타난다(통계청, 2018). 조기퇴직 이후 다른 일자리

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영

세자영업의 대부분은 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이들의 경우 3년 생존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최영준, 이승준, 2015). 반복된 자영업의 실패나 실업 기간의 증가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동시에 낮은 공적연금 수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부양의무자규정도 노인빈곤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둘째, 경쟁적 노동시장은 오랜 근로시간과 연관된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근로시간은 2017년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이는 독일보다 한국 국민이 연

간 668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며, OECD 평균보다도 약 28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다

(OECD, 2019). 장시간 근로와 스트레스는 건강 악화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parks et al, 1997; Bannai, Tamakoshi, 2014). 실제로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이 한국의 인지 건강 수준은 OECD 국가 중 제일 좋지 않다.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고 응답한 이들이 17.6%로 가장 높고,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32.5%로 나타난

다. 아이슬란드에서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82.3%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격차

가 매우 크다(OECD, 2019). 이는 한국의 고령화가 아직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고

려할 때 상당히 심각한 수치이다. 성인기의 건강상태 악화는 건강하지 못한 노년으로 

이어지며,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빈곤과 함께 노인의 높은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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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다(김수현, 최연희, 2007; Conwell et al, 2010). 

<그림 2> OECD 국가의 인지된 건강상태 수준 2015년(OECD, 2019)

셋째, 노동시장 경쟁심화와 장시간 근로는 일가족양립을 어렵게 한다. 무상보육을 

제공해도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보다 길고, 휴가제도 등을 제공

해도 경쟁적 근로환경 때문에 육아 관련 휴가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빠르

게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중은 여전히 13.0%에 불과하다3).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

시장에 돌아와도 낮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높다. 우리나라

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상회하는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2019).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가와 참가를 해도 비정규직 등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실업이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고 이 역시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

친다(Ginn, Arber, 1997; Frericks, Maier, 2007; 이다미, 2017)

넷째, 점차 줄어드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이 심화된다. 특히 이러한 지위경쟁에 소득불평등이 반영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9만원,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현황 2018.12월, https://www.keis.or.kr/user/bbs/main/ 

302/2117/bbsDataView/4212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

hEDate=&bbsDataCategory=, (2019년 4월 7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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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5만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최근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나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배경,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김희삼, 

2015).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사교육비와 낮은 사회적 이동성은 앞선 일가족양립의 어려움과 겹치면서 

저출산 현상을 지속하게 만든다. 동시에 높은 노인빈곤과 교육경쟁, 고용경쟁은 높은 

자살률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러나 교육이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 

사회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빠른 고령화로 이어진다. 그림 3과 같이 한국은 2015년 고령화율이 

1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7%로 일본,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OECD, 2017a). 또한 그 상승 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고령화율은 한편으로 더 높은 노인

의 사회적 위험을 예고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불안정과 국가 경쟁력의 약화

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낮은 복지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더 이상 복

지를 증가시키면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림 3> 2015년과 2050년의 고령화율 비교 (OECD, 2017a)

빠른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저하로 이어지며, 소비를 통한 내생적 발전을 어렵

게 한다. 이 경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산업은 지속되며, 현 노동시장의 구조 역시 

변화시키기 어렵다. 문제의 시발이 되었던 노동시장 이중화와 일자리 경쟁 심화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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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낮은 조세 수준과 공적이전(public transfer)에도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조세

와 공적이전이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재분배성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다(Isabelle, 

Pisu, and Bloch, 2012).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국가가 개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즉 국가가 노동시장으로 인한 분배의 문제를 교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보장이나 건강 혹은 교육 등에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소비여력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소비여력의 약화는 다시 수출주도성장에 대한 의존을 높인다. 수출을 

주도하는 제조업은 점차 자동화가 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고용의 비중은 낮아지

고, 점차 낮은 생산성을 가진 서비스 영역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이들이 고용되는 현

상은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결국 개인들은 다시 ‘각자도

생’으로 회귀하고 다시 안정을 찾기 위한 경쟁에 치열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행

복하지 않은 사회와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사회는 이렇게 완성된다. 

Ⅲ. 대안을 구성하는 원리: 자유안정성

1. 개인 기반 원리의 필요성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유력한 경제적 대안들은 크게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거한 탈규제 및 노동시

장 유연화 논의와 대기업-수출주도성장 체제의 개혁 방안(장하성, 2014)이 있다. 또

한, 정치적 대안으로는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면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최태욱, 2011). 기존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평가

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구조나 경

제구조를 변화시켜 개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을 취하고 있다. 경직된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질문이나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

제에 대한 변화, 그리고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의 개혁은 모두 유의미한 문

제제기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지는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거시적 구조의 변화가 개인

의 안정과 행복에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추가적 정책들이 실행될 필

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 대안 모델과 함께 보다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새로운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개인의 행복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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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나 개인의 안정과 행복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사

회디자인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서 제기한 많은 문제들이 개인에 기

반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문제가 집합적인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개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개인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양

극화를 줄임으로 악순환을 개선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안정성은 이어서 개인에게 자

유를 증진시키고 행복과 창의를 높여줄 수 있으며, 경제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예를 들어, 혁신과 같은 경제

적 재생산의 이슈나 출생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의 이슈를 구조개선을 통한 적하효과

만이 아닌 분수효과(Fountain effect)와 같이 밑으로부터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

에게 안정을 주어 위험회피 성향을 감소시켜 창업이나 사회혁신과 같은 새로운 도전

을 하게 한다거나(Filippetti, Guy, 2015; Hombert et al, 2014), 안정성을 기반으

로 관계나 사회적 재생산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하는 방식이다

(Akçomak, I. S., Ter Weel, 2009; Kääriäinen, J., & Lehtonen, H, 2006; 

Rothstein, 2010).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걸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보

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직접적인 자유와 안정을 제공함으로 문제

의 사슬을 풀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최영준(2018)은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적 자유주의가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을 생산하

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 주도의 개발주의 시대와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주의

와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서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며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

였다.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고용이 곧 복지라는 인식을 공

유한다. 또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가부장

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가부정적 태도는 후견주의적 관계에 의해서 혹은 

성과주의를 높이기 위한 감시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처럼 행동하

고’ 혹은 ‘(타인을) 아이들처럼 다루는’듯한 상태를 지칭하며(Warnecke and 

DeRuyter, 2009), 위계적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구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에 반해 사회적 자유주의 내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정을 국

가와 사회가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기업과 가족에 의한 보호가 아닌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되 가능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붙여 보

호를 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가부장적 국가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궁극적 목표 지향점으로 하되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안정을 통해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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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잘 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해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주의의 본 의미를 회복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사회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2. 자유안정성과 유연안정성4)

최영준(2018)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구현할 현실모델과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자

유안정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유안정성 모델의 원형적 모델은 북유럽국가들에서 

시도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다. 이 모델은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에서 

20세기 후반부터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유럽연합에서 받아들

여진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유연성(flexibility)와 안정성(security)을 결합하여 

만든 개념이다(Wilthagen, 1998).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고용시

스템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복지시스템, 그리고 고용 가능성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Bredgaard and Madsen, 

2018). 고용시스템은 기존의 경직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고용주와 노동자 개인에게 

노동에 대한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

다. 유연성은 노동자 개인에게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지만, 한

편으로는 더 많은 불안정성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불안해진 개인이 

불안정에 빠지거나 자신의 숙련이나 기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국가는 관대

한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정책은 유연안정성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퍼즐이다. 안정된 개인

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훈

련이나 평생교육시스템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공한다. 고용 가능성을 높

이면서 낮은 직업 안정성을 보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경제에서 유연한 경제 

및 생산체제를 만들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안정성 부여를 통해서 자발적인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연안정성은 개인에게는 안정을 허락하고, 고용주

에게는 효율성을, 그리고 국가에게는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가가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상식은 유연안정성 모델

이 일부 불식시킨 것은 사실이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정성 모델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Muffels and Wilthagen, 

4) 본 장은 최영준(20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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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근에는 대륙유럽 국가들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미래 사

회경제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노동 4.0(Arbeit 4.0)’ 문서를 통해 더욱 

유연해질 미래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언급하며 이와 상보적인 체제로 안정성을 강

조하고 있다. 유연안정성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중요한 특징은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이분적 논의나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실제 

불안정으로 직결될 뿐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까지 침해받는 우리의 현실과 달리 유연

안정성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매우 높은 시간제와 한시고용 비중의 불안정과 

존엄성 침해의 문제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두터운 사회보장

을 통해 유연성이 개인의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경제체제에 보다 적합했다고 판단되었던 유연안정성 모델도 다양한 비판

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의 비판점들이 핵심적으로 제

기되었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개인의 노동을 자유롭고 유연하게 하기보다는 

고용주에게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방식으로만 전개가 되었다는 점이다. 전병유(2016)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연성은 고용주에게 선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개인의 노동

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선택이 증가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효

율성 관점에서만 관철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유연성의 증가에 비해서 안정성이 

과연 증가했는가에 대한 비판점이다. 특히 200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를 상쇄할 안정성의 도구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정성이 줄어드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노

동자들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은 실제 노동의 

유연성 모델 강화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Viebrock 

and Clasen, 2009). 실업급여의 안정성이나 관대성이 삭감되고 구직을 촉진하기 위

한 강제적 요소(sanction)들이 실업급여나 근로연계복지(workfare programme)에 

강화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유연한 노동에 노출되었지만,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근로빈곤이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된 것도 연관된 비판점이다. 마지막으로, 유

연안정성 모델이 젠더불평등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고착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증가한 

유연한 일자리가 여성에게 편중되고, 남성은 전일제 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경향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급노동에 초점을 맞추며 돌봄노

동 등과 같은 무급노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미래의 다양한 

고용과 일이 물론 유연안정성의 실패가 모두에게 전일제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시스템

으로의 회귀가 되기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더욱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이제 구교준 외(2018a)와 최영준(2018)은 유럽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한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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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간 자유안정성 모델을 제안하였다. 자유안정성이란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신 개

인의 실질적 자유(freedom)와 기존의 안정성(security)을 혼합한 개념(freecurity)이

다. Bauman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와 안정은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없

는 관계이다(인디고연구소, 2014).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유연과 안정이라는 두 개념

은 상쇄관계에 있지만, 자유와 안정은 서로를 완성해주는 상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Bauman은 자유가 없는 안정은 노예와 같은 상태이며, 안정이 없는 자유는 완전한 혼

돈상태라고 하면서, 두 개념이 필요충분조건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안정성 모델은 유급노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연성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 관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유안정성 모델은 개

인의 실질적 자유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자유는 기존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넘고 정

치적 자유 역시 넘어선다. 유급노동을 넘어 돌봄과 같은 무급노동을 포함하여 자아실

현을 추구하는 일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선택하는 자유

까지를 포괄한다. 즉, 자신의 관심(interest)과 열정(passion)을 쫓아서 의미 있는 일

을 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을 자유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일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일이나 정치 그리고 사회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

고 할 수 있다(나카마사 마사키, 2017). 이항우(2015)가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

제에서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생산적인 일’이라는 의미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유급노동과 다양한 활동과 일의 구분이 흐려지게 되면, 현재의 사회경제체제 

역시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산업시대 때 남성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모델로 시작되었던 복지정책들은 더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일과 활동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로 변

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불확실성

과 불안정성을 줄이는 새로운 안정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자유안정성은 이러

한 두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누가 안정을 제공해줄 것인가

한국의 자유안정성 수준은 높지 않다. 구체적인 실증 결과는 최근 한국의 자유안정

성 수준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 있다(최영준 외, 2019a)5). 안정은 “귀하의 

현재의 삶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까”라고 물었으며, 자유는 “귀하는 전

5) LAB2050 민간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18년 10월에 만 19세부터 69세까지 

10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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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

다. 본 질문에 대해서 둘 다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은 약 53%였다. 이에 비해서 둘 

다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17%이며, 자유만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27%, 안정만 있

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3%였다. 시민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자유와 안정을 누리는 이

들이 50%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핵심이자 한

국 사회 문제의 출발인 자유와 안정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Ryan, R. M., & Deci, E. L. 2001; Anderson, C. J., & Hecht, J. D. 2015). 하지

만,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안정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공공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 반

면에 안정은 자유를 누리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공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점

에서 여기에서는 안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자 한다.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안정을 주는 수단은 가족, 교육, 그리고 고용이었다. 하지만, 

이 세 기제 모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두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주지된 바와 같

이 가족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노인의 사회적 위험 대처에서 가족의 역할을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으

며, 반대로 노인의 수명 증가는 아이들에게 안정을 제공할 여지를 줄이고 있다. 교육

은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숙련과 역량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안정을 확보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가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으

로는 숙련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교육의 가치가 줄어

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희소성이 떨어지는 효

과도 있다. 현재 졸업장의 가치가 100이라고 할 때 자신의 19세였을 때 대학졸업장

의 가치를 묻는 질문에 젊어질수록 그 가치가 낮다고 응답하고 있다(최영준 외, 

2019a). 심지어 30대도 현재 가치보다 두 배 이상이라고 응답할 수준이니 그 가치의 

하락이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고용은 가장 중요한 안정의 원천이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 하지만, 고용이 안정

을 주는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공공영역을 제외한다면 평생고용은 사라지고, 주된 일

자리의 퇴직은 더 빨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이나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위

한 ‘경주’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안정의 수단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

면서 개인들은 자신이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안정적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사

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중산층의 기준을 월평균 

소득 550만원에 평균 재산 9.8억원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최영준 외, 2019a). 이 역

시 공적 안정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을 누리기 위한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반영되

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용이 안정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고



18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2019)

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앞서 언급된 장시간 근로나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산업재해 그리고 지위를 

활용한 성희롱 등과 같은 사건들은 이를 잘 반영하는 모습들이다. 

<그림 4> 본인 19세 때 대학졸업장 가치 (현재 가치=100)

그런 의미에서 자유안정성 모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개인에게 안정에 대한 불확

실성을 제거해주고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이 실질적 자유의 증

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고용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 확보와 가

족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Esping-Andersen과 유럽 학자들이 발전

시켜온 개념들을 빌리면 탈상품화와 탈가족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자유안정성이 동

시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탈상품화가 주어지게 되면 개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첫째, 안정을 주는 고용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

성을 가지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일터와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설계할 기

반을 갖게 된다. 실제로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탈상품화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개인

들의 고용에 대한 헌신성(employment commitment)이 높다(van der Wel and 

Halvorsen, 2015; 김영미, 김은하, 2013). 즉,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비중’이 낮고, 

경제적 이유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해서 일을 하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둘째, 더욱 혁신적인 개인이 될 수 있다(Kim, Lee, 

Raynolds, 2012). 공적으로 부여된 안정은 개인이 위험을 회피하기보다는 위험을 기

꺼이 받아들이는 방식(risk taking)으로 삶을 전환시키게 되며, 이는 경제적 혁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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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더 관대한 복지국가에서 혁신이 더 발견된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안정은 가

족의 안정을 주고, 모든 아이들이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기회균

등과 안정된 인적자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준다(Mani et al,, 2013).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 Bell et al.(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

동기의 경제적 안정성은 성장한 이후 혁신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안정을 부여받게 되면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거나 부모에 대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면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며, 자

녀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서 직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6) 부모들은 자녀를 부

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나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

움으로 하고 싶은 도전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타파될 필요가 있으며, 자유안정성은 바

로 그 지점을 겨냥하며 문제의 사슬을 끊으려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행복해지며, 지위 경쟁(positional competition)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해 얻는 행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동시에 행복은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자본을 생산하게 되고(Cohn 

& Fredrickson, 2009; Page, 2007), 기업가정신이 높아지고 혁신이 증가하게 되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보편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OECD(2018)의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8’을 보면 창업의 이유가 자신

의 관심이나 열정이 동기라고 응답한 한국 국민들의 비중이 남 22%, 여 26%로 

OECD에서 가장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활동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자유안정성 모델의 출발점이 된다. 

Ⅳ. 자유안정성은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1. 발전주의 모델과 사회민주주의 모델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먼저 현실에서 안

6) 그러한 점에서 Esping-Andersen(1999)가 논의한 바와 같이 탈가족화가 반가족화는 아니

다. 오히려 의존성이 줄여 가족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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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구현했던 이상형들을 살펴보자. 아마도 제일 가까운 사례는 1980년대 초중산

사회(middle mass society)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일본과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발전주의 모델은 고용체제의 안정

을 통해서 초중산사회 건설에 성공을 한 바 있다. 국가가 생산적인 수출주도형 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건설업이나 농업과 같은 보호적 산업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들

이 피고용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Steinmo, 

2010). 그 결과 기업들이 전일제 평생고용을 하나의 고용문화로 채택할 수 있게 하였

으며, 안정된 피고용인들은 기업복지와 함께 사회보험의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980년까지 일본의 낮은 불평등과 빈곤은 높은 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불평

등과 빈곤이 증가했던 서구와 차별적인 모습이었다. Murakami(1996)는 1980년대 일

본의 발전을 보면서 북구유럽보다 더 성공적인 사회를 건설했음을 선언한 바 있다. 즉, 

서구 국가들은 일단 개인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안정/빈곤해지면 개입하

여 이를 수정하는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은 노동시장에 산업정책으로 직접 개입을 하

면서 개인의 삶에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Murakami(1996)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일본의 고용체제는 1차 분배에 직접

적으로 개입하면서 모두가 안정된 고용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안정성을 구현하

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 사회보다 이중화가 적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약하며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문제나 노인빈곤 이슈가 적은 것도 이러한 체제의 결과물이기도 하

다. 반면에 유럽 복지국가는 재분배, 즉 2차적 개입이며 노동시장 자체부터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일본의 초중산사회 모델은 21세기 한국의 모델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점

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고용을 보장받았던 ‘모두’는 남성 가부장이었다. 젠더 불평등

에 바탕을 둔, 여성은 광범위하게 배제된 모델이었다. 탈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모델의 유용성은 더욱 도전을 받고 있다. 둘째, 고용을 통해 안정성을 부여했지만, 위

계적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해당 모델 내 개인의 자유는 낮다. 국가는 

기업을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지역기업들에 후견인이 되며, 기업은 남성가부장을 보

호하고, 남성가부장은 가족을 보호하는 체제에서 안정은 고용과 가족을 통해 달성되

며, 기업은 후견주의(clientelism)의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다.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공동체와 사회의 연대를 형성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일본이 한국 사회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들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나 낮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 높은 정

부부채와 지속가능성의 이슈 등 한국이 당면했거나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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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일본의 모델보다 더욱 유력한 대안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Esping-Andersen, 

1990) 혹은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Lane, 2019)이다.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유연안

정성을 모델로 구현했을 뿐 아니라 행복도, 사회적 신뢰, 빈곤과 불평등, 고용에 대한 

헌신성, 젠더평등, 혁신성 등 여러 지표에서 자유안정성이 추구하는 목표에 가장 가까

운 사회를 만들어냈다(최영준, 2018). 실제로 Steinmo(2010)는 스웨덴 국가의 형성

을 설명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매우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와 기업은 자유적 모습

을 지닌 사회적 자유(social liberal) 형태를 가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삶의 모습에 있

어서도 아누 파르타넨(Anu Partanen, 201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독립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이면서도 동시에 Rothstein(2002)이 관

찰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

는 사회를 건설한 것이다. 이를 Rothstein(2002)은 조직화된 개인주의 혹은 연대화된

(solidaristic) 개인주의라고 칭한 바 있다. 위에서 이데올로기로 내려와서 형성된 연

대나 유대가 아닌 개인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공

동체 의식은 다른 사회와의 핵심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가장 개인주의화된 국가

이지만 사회, 국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어떻게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안정성을 거의 달성하는데 성공 했을까? 그것은 

앞서서 언급한 자유안정성의 핵심적 목표인 탈상품화와 탈가족화 수준을 공적 개입을 

통해서 최대한 높이고, 반면에 보편적이고 평등화된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해서 위계

적 계층화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보편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와 훈련의 제

공 등이 숙련과 혁신을 뒷받침하였다(Miettinen, 2013). 그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한국 복지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복지국가들의 역할 모델이 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도 Economist(02/02/2013)에 의해서 ‘The Next Supermodel’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후에 설명할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사

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들은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하고 있다(Lane, 

2019).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가능성에 대

한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우려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

주주의 국가의 성공은 포용적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복지정치에 의해서 추동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진보정당이 강력한 재분배 정치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제도와 보건사회서비스

가 관대할 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는 능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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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기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기여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

영이 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였다7).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은 스웨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은 노동과 연계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경우 기여하는 이들과 기여하지 않고 받

는 이들이 한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북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중화와 함께 사회보험보다는 실업부조와 같이 공공부

조에 기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북구유럽국가들

이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장기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핀란드 기본소

득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실업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 역시 새로운 대안

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실업부조

를 도입할 것이라 공언하고 향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한편으로는 환영할만한 변화지만, 노동시장의 이중화 수준이 높고 근로임금 

수준이 높지 않을 경우 선별적이고 안정적인 실업부조는 장기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고용의 형태와 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향후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특수고용에 더하여 우버와 같은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아마

존 메커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와 같은 크라우드 워크형 플랫폼 노동

자들 역시 증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최영준, 최정은, 유정민, 2018). 이미 이들의 

노동자성과 고용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학술적 논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보장제도를 위협하는 논의가 

될 가능성 역시 높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민주주의가 한국의 자유안정성을 위한 효과

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 논의할 기본소득제도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2.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기본소득은 일본의 발전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

고 명료하다. 모두에게 조건에 관계없이 생활을 하기에 안정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충

분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본소득은 자유안정성이라

7) 한국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박사가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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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일단 모두에게 안정성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안

정성을 개인에게 주게 된다면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들은 실

질적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van Parijs, 1995). 유급노동 뿐 아니라 다

양한 일(work)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며, 탈상품화와 탈가족화의 관점에서

도 개인의 자유는 높아진다. 유연안정성과 달리 고용주 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연함을 

제공하며, 젠더친화적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은 하나의 제도로 이해하기보다는 발전국가나 복지국가와 같이 하나의 새

로운 패러다임이자 국가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정책을 넘어 일하는 이들에게도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고용/노동정책 측면도 있고, 재원의 차원에서 보면 조세정책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한다(Standing, 2017). 나아가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가

지고 있다. 생산체제, 복지체제, 그리고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국가

운용 모델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체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이 다르고,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다르듯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도 상당한 변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기본소득이 실현이 되기 이전에 기본소득의 형태는 매우 다

양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나 ‘기본소득들’이라 칭한 윤

홍식(2018)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시초부터 지금까지 

우파에 의해서 주장되어 오기도 하였고, 좌파적 혹은 진보의 입장에서 주장되어 오기도 

하였다. 우파 기본소득 논의는 최초에 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서 비롯된다. 부의 소득세는 빈곤선을 설정하고 빈곤선 이상의 시민들

에게 조세를 거둬 빈곤선 이하의 시민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다(Friedman, 2009; 

Tondani, 2009). 또한 Murray(2008)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는 주장이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파적 입장이 있다(Fitzpatrick, 1999). 이에 비해서 자본

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출발하여 기본소득이 주는 개인의 자유와 해방적 역할에 주목

하는 입장도 존재한다(Standing, 2011). 한국에서도 서상목과 같이 모든 사회보장제

도를 통합하여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입장8)부터 강남훈(2011)이나 김교성 

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2840.html (이

런저런 복지를 없애고, 모두에게 기본소득 50만원씩 준다면...., 조선일보 2019/02/08, 

2019년 3월 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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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2018)이 주장하는 보다 확장되고 기존 복지국가와 함께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입장

이 있다. Haagh(2011) 역시 기본소득과 사회민주주의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것은 적

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두 체제가 상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자유안정성 원리에 부합하는 이상적 기본소

득 체제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소득이 개인 단위로 모든 시민에게 빈

곤선 이상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최소한 1인 가구 생

계급여액인 50만원 수준(2019년 50만 1,632원)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장애

와 같은 특수한 욕구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공공부조와 유사 자산조사 급여는 사라질 

것이다. 최소 빈곤선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조사 등의 조건부 급여와 관료적 제도에서 

개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그 비례성이 완

화된 형태로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셋

째, 보건이나 핵심적 사회서비스는 여전히 공공의 책임성 하에 운영된다. 다만, 공공

의 책임성이 전면적 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

다. 넷째, 일의 선택과 고용은 가능한 자유로운 선택과 다양한 형태가 공존할 수 있도

록 한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없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본소득이 도입된 체제는 앞선 두 체제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개인

이 가족에 의해서만 안정성을 부여받는 사회를 가족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발전주의 체제는 가족과 함께 고용을 핵심적인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한다. 여기

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복지로 채우는 역할을 한다.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가족보

다는 고용과 함께 관대한 복지를 안정의 메커니즘으로 활용을 한다. 발전주의가 1차 

노동시장 개입, 사회민주주의가 고용을 촉진하는 사회정책과 함께 2차 재분배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면, 기본소득이 이상적으로 주어지는 자유안정성 체제에서는 0층에 기

본소득을 통해 고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안정이 부여된다. 이후 고용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이 주어질 것이며, 복지를 통해서 개별화된 욕구나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게 된다. 

앞서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과 일부 중산층 이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가족과 고용이 자아실현과 연대의 수단보다는 안정의 수단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서 자유안정성 패러다임 사회에서는 개인이 안정성을 부

여받게 되면 고용이나 일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가족은 삶의 의미를 찾고 연대 

및 유대를 체험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 이미 사회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많은 이들이 고

용과 가족이 안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이나 연대나 삶의 의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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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결과적인 모습은 유사하지만, 고용 이후의 

개입이 아닌 고용 이전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과 기본소득의 

패러다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5> 기본소득에 따른 자유안정성 패러다임의 변화

하지만, 이러한 이상형에 가까운 기본소득 체제가 일순간의 정치적 선택으로 갑자

기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인공지능과 기술혁명이 다 진행된 후

에 고려해보자는 사후적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최영준, 최정은, 유정민, 2018). 

이미 혁명은 진행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어떠한 이상형이 바람직한

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장기적 프로

젝트이며 동시에 정치적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다. 우선, 기본소득은 현재 존재하는 사

회적 위험을 당장 대처해야 한다. 양재진(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빈곤 이

슈나 실업으로 당면한 사회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자원을 미래 기본소득형 투

자에 사용하자고 하기는 어렵다. 추가적 재원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미래적 시각에서 정책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체제는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학자들은 기존 공

적지출의 재구조화나 증세 등을 통해서 재정중립적 기본소득을 만들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Tcherneva, 2013; Standing, 2017; 이승윤, 백승호, 2018; 유종성, 

2018). 결국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나 증세는 모두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어떠한 기본소득 체제로 갈 것인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낮은 기본소득이 많은 사회보장을 

대체하는 체제가 될 수도 있으며, 보다 이상적인 체제가 될 수도 있다. De 

Wispelaere(2016)이 지적하 바와 같이 낮은 정치적 지지나 구체적 기본소득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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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합의의 부재는 기본소득 아젠더부터 실제 구현되는 사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이다. 어떠한 경로가 선택될 것인지는 누군가의 합리적 판단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

이 아니며 그 사회의 권력(power)과 주류적 논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영준, 최정은, 유정민(201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급여 수준 달성은 정치에 달려있으며, 그러한 정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기본소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낮은 급여 수준으로라도 전 국민

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며 추후에 급여 수준을 올리자는 주장은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이슈도 풀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

고, 동시에 당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다. 그렇게 되면 급여상승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교성 

외(2018)에서도 이상적 이행경로로서 현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 이후 실

업부조와 같은 사회부조의 도입, 그 이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수당 구

축, 청년을 위한 사회수당 도입, 참여소득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 마지막으로 각

종 수당을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운영 및 급여수준 상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 

사회보장 체계의 합리적 조정과 실업부조 등을 다 마친 후에 사회수당을 도입하기 시

작할 만큼 시간이 여유로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윤홍식(2018)은 부분 기본소득으

로서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빈곤

을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수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기

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현실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유효

한 대안인지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있다.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나 앞서 언급한 증세나 기존 제도의 재구조화 등을 위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 숙의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유안정성을 구현할 

대안임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숙의와 함께 실험을 제안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증

거기반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고안하고 개혁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최영

준, 전미선, 2017).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적 도구는 숙의 절차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학

습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증적 증거가 없다면 가정에 기반한 숙의 이

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책실험이 필요로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 실험은 완벽한 결과를 내기 어렵고,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 역

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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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가진다. 실험은 또 다른 숙의 과정을 촉발할 수 있으며, 더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 체제가 쉽게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시도를 못할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고리가 명확하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삶의 

유동성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줄이면서 개인에게 자유롭고 안정된 삶이 문제 

사슬을 끊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유연안정성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

지만, 유연안정성의 부작용들을 우리가 인지한 이상 자유안정성이 반드시 유연안정성

을 거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Ⅴ. 청년 기본소득 실험 제안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당의 일종이자 전환기적 

부분기본소득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동시에 실험을 제안한다. 기존 제도들

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 어떠한 변화들이 수반되는지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있고, 아동수당 역시 

보편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들 역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수당

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제공되는 급여라는 차원에서 기존 복지국가의 패러다

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역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기초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

당 역시 점차적 증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수당이 아동과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아동이 노동시장 지위경쟁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서 청년소득은 근로가능 연령대에게 보편적 수당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보다 더욱 기본소득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왜 근로가능 연령대 중에서 청년부터 부분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까? 자유안정성이 필요한 이유와 자유안정성이 주는 사회적 혜택을 살펴보자. 

청년 시기는 아동과 노인을 제외하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다. 김문길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인 청년 빈곤율은 7%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러한 수치는 30대 초반이 되면 3.4%로 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많은 수의 

빈곤청년들이 탈가족을 하지 못하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 실제 독립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21%가 넘으며, 부모와 동거

할 경우 3.5%로 줄어든다. 또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통해 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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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반의 경우 거의 65%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매우 자주 혹은 자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20대 후반 역시 30%가 넘으며, 가끔이라고 응답한 이들 역시 33%에 이

른다(최영준 외, 2019b).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중요

하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고려할 때 청년 빈곤 이슈는 잠재적 영역까지 함께 추측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청년

이 안정을 획득하여 독립하게 되면 그들 부모세대인 50대-60대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동시에 청년들은 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영준 외(2019b) 연구에

서 한국재정패널 10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 초반이 13%, 20

대 후반이 40% 정도였다. 실업급여 수급을 경험한 이들은 전국에서 1.5%에 지나지 

않았다. 즉, 20대는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탐색하는 시기이지만, 가족에 의존하지 않

으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려워 충분한 탐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정성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청년은 자신의 개인적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동시에 혁

신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Bell et al., 2017; 구교준 외, 

2018b). 청년의 기업가정신과 혁신활동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경제를 변화시키

는 데에도 중요하며, 동시에 대부분의 고용이 낮은 생산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몰려있

는 한국경제에서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소

는 성공적 혁신 창업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Henrekson, 2005). 동시에 직업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Goos, Manning, & Salomons(2014)의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 

일자리가 아닌 창의적 일자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

들의 "Routine-based technological change" 설명에 따르면 반복적 작업이 많은 

중간소득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며, 중간층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

장이 이중적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혁신과 창업에 대해서 한국의 현실은 어떠할까? 우선, 20

년 정도를 쉼 없이 공부하여 최고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활

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고용을 통한 안정을 찾아가려는 경쟁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2017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13-29세까지 청소년/청년들

의 선호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 이상이 선호하는 직장은 공

기업과 국기기관이 1-2위를 차지하면서 약 50%가 되고 그 이후 대기업이 15% 정도

를 기록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 역시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비중이 제일 높다.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은 약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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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는다.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창업 관련 비교 연구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창

업율은 조사 대상 60개국 중 59위(18세-24세)와 58위(25세-34세)로 최하위에 머물

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구교준 외, 2018b). 치열한 혁신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

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 2>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 (13-29세)
(단위: %)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공단)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기업

자영업
(창업) 

기타

15년 100.0 23.7 19.5 18.7 3.1 6.7 8.6 3.0 3.6 11.5 1.7

17년 100.0 25.4 19.9 15.1 2.9 7.3 8.2 3.7 4.5 11.3 1.7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17.11.6.) 

앞서 미래 기술혁명 시대에 창의적이고 비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이들이 지속적으

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 일자리의 업무성격은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다(최영준, 구교준, 윤성열, 2018). 

자신이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이들의 비중이나 지시를 받고 하는 일이 아

닌 독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다고 밝힌 비중 모두 한국이 스페인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창조적 업무를 한다는 이들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LAB2050에서 2018년 10월에 조사한 설문에서 나는 창의적이라는 질

문에 동의하는 수준이 20대에서 가장 낮았다. 60대가 2.7인데 반해서 20대가 4점 만

점에 2.5 정도로 제일 낮았다. 인지적 차원의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 창의성을 보여주

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풀어

내면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사교육 속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익

숙한 청년들의 경험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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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령별 ‘나는 창의적이다’에 동의하는 정도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4점)’ 리커트척도의 평균값임.

같은 설문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를 물었을 때 ‘경제적 

여력 부족(27.5%)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19.1%), 주변 

인식(13.4%), 과중한 업무 및 시간 부족(11.7%)’ 순으로 나타났다. 60대가 ‘경제적 

여력 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29%)로 응답한 데 또한 바로 뒤를 이은 응답인 ‘연령

(24.7%)’의 경우, 해당 항목의 전체 평균(9.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에 반해서 20대의 경우, 26.8%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아 전 연령 중 압도적

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전체평균 19.1%), 이는 해당 연령에서의 ‘경제적 여

력’(24.7%)을 뽑은 비율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혁신과 창업은 ‘실패의 무덤’ 위

에 생산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경제적 여력 부족과 함께 

청년층에게 현재 혁신의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정성 도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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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령별 창의성 발휘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단위: %)

불안정한 삶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에서도 문제를 노

출한다. 하나의 증거는 젠더갈등이다. 20대 남성 중 65%가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으

며,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의견은 3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9). 이에 비해서 

여성들은 90% 이상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남성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3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동시

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흥미로운 결과이다. 젠더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학에서나 다양한 남녀 간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젠더갈등은 사회적 자본을 넓히고 협업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연대적이고 고립적 개인주의로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젠더 형제자매와 함

께 자라지 않은 ‘외동’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이겠지만, 앞서 설명한 노동시장에서 안

정을 차지하기 위한 지위경쟁에서 젠더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의 단초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다른 하나의 증거는 가족형성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것이다. 안정성이 부여되지 

않고 젠더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까지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LAB2050의 설문에 따르면 ‘N포 세대’라고 칭해지는 청

년들도 저출산이 풀어야 할 사회문제라는 데에는 70%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다(최영

준 외, 2019a). 하지만 저출산이 사회문제라고 응답한 298명 중 중 정부가 출산을 강

요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239명으로 80%를 넘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거

의 60%가 저출산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정부가 출산을 강요한다고 동시에 

응답하였다. 같은 설문에서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있어

9)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각각 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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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청년들에게 물었다.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대 

초반이나 후반 모두 ‘결혼은 해야 한다’나 ‘아이는 있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적이며, 20대 후반에서 부정적 응답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여성은 부정적 응답이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저출산 이슈가 향후에도 풀릴 가능

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그림 8> 청년의 성별 남녀차별 인식
(단위: %)

<그림 9> 결혼과 아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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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저출산고령화 이슈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적 사회경제체제를 이루

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청년은 향후 30-4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계층이다. 

하지만, 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고, 안정을 향한 갈구, 

그리고 반복적 일자리와 종속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젠더갈등 등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시

에 불안정성이 가족 형성이나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있다.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앞서 제시한 문제 사슬의 결과일 것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청년에게 직접적인 안정을 제공하면서 안정이 어떻게 이들에

게 자유를 부여할 것인지, 또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안정성이 이들의 일이나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보자는 것이다. 

Ⅵ. 결론을 대신하여: 실험을 제안하는 이유

본 글에서는 한국의 문제의 사슬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새로운 대안적 원칙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이어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필요성

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번영시켜왔던 여러 요인들은 이제 향후 발전을 

가로막은 장막이 되어가고 있다. 개인은 행복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점들은 사회의 구

조적 이슈가 되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하

향식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에게 자유안정성을 주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구조적 이슈를 풀어가는 상향식 접근을 제안하였다. 안정성의 도구로 사용되

었던 가족이나 고용 그리고 교육이 모두 한계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도구로 국가로부

터의 안정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모델도 역시 유효하지만, 한국적 맥

락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당면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청년을 통

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구상하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청년 기본소득

의 실험을 제안한다. 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기본소득이 전면

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하고 세밀한 증거가 필요하다. 기존 해외에서의 

실험이 존재하지만, 해외 실험의 대상과 한국의 실험의 대상이 다르고, 동시에 해외의 

제도적 맥락과 한국의 제도적 맥락은 매우 다르다. 이론적이고 파편화된 증거만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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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효과성이 입

증된다고 해도 도입 초기에는 예산의 제약으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도입이 될 가능

성이 높다. 실험을 통한 증거는 청년기본소득이 어떻게 출발하여 어떻게 확장할 수 있

을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실험은 동시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숙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미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대

한 뉴스기사들이 2019년 1~2월에 제시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

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동시에 향후 급변하는 사회경

제적 환경을 내다보며 어떠한 사회경제체제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과정을 

이 실험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전면적 기

본소득이 향후 논의될 때에 도입방안 및 로드맵에 대한 다양한 증거와 아이디어를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청년이 당면한 이슈들은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의 집약이자 미래사회의 거울이다. 

다양한 이들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총체적 위기나 난국으로 표현하곤 하며 전혀 새로

운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종종 한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현

실성’이라는 이유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방안을 시도해보지 않고 

현재의 문제들을 돌파하며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이 만병통치

약이 될 수는 없지만,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새로운 자유안정성 실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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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ng a Basic Income Experiment for ‘Freecurity’: 

Towards a New Socio-Economic Regime

Young Jun Choi & Sungryul Yun

The level of happiness is low whereas the level of insecurity is high  in 

South Korea. Behind the scene, there is a complicated but tightly 

interwoven socio-economic structure where individuals have to fiercely 

compete in the dualized labor market to obtain security. While much has 

been proposed to untangle the knots,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a 

solution directly concerning individuals’ insecurity. Instead of 

macro-economic or political solutions,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principle of freecurity, combination of freedom and security. In 

particular, as employment and family are rapidly losing their function of 

providing securi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state should be a new entity 

guaranteeing individuals’ security universally and unconditionally, to 

enable individuals to independently pursue self-realization.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s a tool for realizing freecurity 

in society. Instead of introducing a full basic income in the near future, it 

proposed a youth basic income experiment for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basic income. A youth basic income could 

enhance the level of welfare and happiness for young people, which 

subsequently increases the economic and social sustainability of Korean 

society. 

※ Keywords: Security, Freedom, Freecurity, Basic Income, Policy Experiment


